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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당사자 발언문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김윤송)
 저는 지난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뤄낸 탄핵으
로 치러진 촛불대선에서, 저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
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청소년은 2등시민인 것처럼 취급되고, 학교 안에
서도 제대로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학교는 인권침해가 일상 그 자체인 공간이었습니다. 두발복장 규제와 휴대전
화 압수는 물론이고, 급식을 교사가 정한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
렸습니다. 매일 먹게 하는 우유도 50초 안에 먹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겪어내고 있는 인권침해와 고통이 숫자로 표현되었지만, 저
와 같은 청소년, 제 친구들에게 인권침해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
지는 일입니다.
 만 18세는 청소년의 너무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만으
로는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의 장에서 대변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최대한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에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시길 요구합니다.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 요약

□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혁명” 이후 (2017년) 시민·민간 단위에서 진행한 전국 차원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 전국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탈학교 청소년 포함) 2,420명 조사 참여.
▶ 조사 참여자 중 중학생 40.6%, 일반고교생 41.1%, 특성화고교생 16.5%, 탈학교 청소년 1.8% 차

지.
▶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여 경험, 학생인권 침해, 노동 인권 침해, 학교 밖 시설 이용 경험, 주

요 폭력 가해자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도 함께 실시함.

□ “청소년 2명 중 1명, 박근혜 퇴진 운동 참여” : 청소년 참정권 보장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다수가 답해

▶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정국 당시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은 44.6%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음. 28%는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고, 20.7%는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선언에 서명한 경우는 36.3%에 달함.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행동에 나선 것
임.

▶ 그러나 청소년 중 교사나 어른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61.2%에 달했으며, 학교에서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은 34.4%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높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토론의 기
회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

▶ 한편 청소년 중 84.4%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관심
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학교는 여전히 유신 시대” : 학내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 높게 나타나
▶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에 노출된 청소년이 35.7%

에 달했으며, 교사에 의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40.6%로 나타남.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 이상(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이 교사에 의한 학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임.

▶ 체벌의 경우 지난 1년간 일반고교생은 35.3%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고, 특성화고교생은 
23.1%가 그렇게 답했지만, 중학생의 경우 무려 40.5%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음(1년 이
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억압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의 규율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
한 중학생들에게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더 동원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또한 더 
나이가 적기에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은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국공립학교에서는 31.1%의 중고등학생이 체벌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고, 38.7%의 중고
등학생이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체벌은 
46.1%, 폭언은 48.8%로 나타남(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 최근 1년 간 청소년 자신에게 폭행, 언어폭력 등을 가한 폭력 가해자의 유형을 물었더니 응답자
의 33.8%가 교직원에게 이러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서 1위로 나타남. 이는 ‘동급생 및 
선후배’가 가한 경우(21.1%)보다 더 높은 수치였음. 학생 간의 폭력 만큼이나 교사에 의한 폭력
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한편 폭력 가해자로 응답자의 13.8%는 ‘보호자’를, 12.2%는 
‘낯선 사람’을, 8.4%는 ‘학원강사’를 꼽았음. 심지어 ‘경찰’이 폭력 가해자인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1.1%로 존재하였음(폭력 경험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은 47.3%).

▶ 두발 등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최근 1년간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71%였으며, 휴대전화 금지 및 압수가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는 응답 또한 58.3%로 나타남. 정
규교과가 아닌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 역시 일반고교생 중 55.8%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였음(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 “이게 나라냐” - 청소년 중 다수가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인
식하고 있으며, 믿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기관은 ‘없다’고 답해

▶ 학내에서 중고등학생 중 다수가 폭력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
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는다’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남.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를 
놓친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과반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임(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 한편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는 문장에 동의한 청소년은 43.9%
에 불과해,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고 있
었음.

▶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무시와 차별, 폭력이 심한 나라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3.1%의 청소
년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4.9%는 ‘조금 그렇다’고 응답함.

▶ 90.5%의 청소년이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하
였음.



□ “청소년에겐 모든 공간이 인권침해의 장” - 노동경험 있는 청소년 중 78%가 노동권·인권침해 경
험, 쉼터 등 시설 이용 경험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시설 이용에서 인권침해 경험해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78.0%가 임금체
불이나 폭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터에서의 폭행 및 폭언
(24.8%), 성희롱 등 성폭력(25.1%)을 경험한 비율이 4명 중 1명 꼴로 높게 나타남. 근로계약서
를 미작성하는 경우(50.9%)가 과반이 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35.2%),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
을 주는 경우(31.4%), 산재를 경험한 경우(37.2%),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30.4%)도 대략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남. 

▶ 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외의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중 용의복장 규제
(42.4%), 차별적 대우(43.1%), 휴대전화규제(45.1%)를 경험한 비율이 모두 40%를 훌쩍 넘김. 폭
행과 폭언 등 폭력(30.6%) 및 성희롱 등 성폭력(30.7%)을 경험한 경우도 30%가 넘고, 정체성이
나 행적 등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31.9%) 및 개인정보 유출(34.7%)을 경험한 경우도 3
명 중 1명 꼴로 나타남. 

▶ 청소년 중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 등 폭력을 당한 비율이 12.2%이라는 것은, 청소년
에게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 또한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의미임. 학교에서의 인권만이 아니라 
일터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전반적인 청소년인권 현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참정권 보장과 학생인권법 및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삶에 최소한의 존중과 
존엄을 보장해야

▶ 청소년 2명 중 1명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높은 정치
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임. 선거권 제한 연령을 대폭 하향하고 정당 가입 연령제한 등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체벌금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체벌에 노출되어 있음(1년 이내에 탈학
교한 청소년 포함).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두발 및 용의복장 단속과 강제 보충수업 등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이상의 조치가 요구됨. 

▶ 사립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 폭언 및 두발복장에 관한 단속과 규제, 정규교과 외 수업과 학
습의 강제, 휴대전화 관련 금지와 압수 등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개별 시·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함. 현
재 선언적인 조항 하나로만 학생의 인권 보장이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제 18조의 4)을 개
정하여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 차원으로 보장하고 정부에서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
해야 함.

▶ 학생생활규정, 급식 등에 관해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남. 인권침해
가 발생했을 때 학생회나 학급회의 등을 통해 건의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 학내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학교 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과 관련한 사안에 의견
이 반영되도록 학생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법제화 및 학내 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함.

▶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일터에서의 폭력 등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
를 경험한 비율이 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외의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중 부당한 이용 거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세 명 중 두 명 
꼴로 높게 나타남.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아, 
학교 뿐 아니라 일터, 시설, 공공장소 등 우리 사회 전반이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 학교 안에서의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일터, 시설, 공공장소 등 청소년이 존재하는 공간 전반에서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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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17.10.10 ∼ ’17.10.20
 
○ 조사 주관 :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사 협력 : 전교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조사대상 및 방법
  (1) 면대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17.10.10 ~ ’17.10.20)
  (2)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17.10.11～’17.10.20)

○ 주요 조사 내용
  중·고교 내에서의 폭력 등 청소년인권 침해 실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당시 참여 경험 여부,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청소년의 의식 등에 관한 조사

○ 응답자 구성

응답자�수 %
전체 2420 100%

학교

중학교 978 40.4%

일반고교 989 40.9%

특성화고교 398 16.4%

학교에 다니지 않음 44 1.8%

무응답 11 0.5%

집단합계 2420 100%

학교종류

국공립 1678 69.3%

사립 676 27.9%
학교에 다니지 

않음
43 1.8%

무응답 23 1%

집단합계 2420 100%

성별

남성 881 36.4%

여성 1489 61.5%

기타 37 1.5%

무응답 13 0.5%

집단합계 2420 100%

지역

강원 128 5.3%

경기 280 11.6%

경남 169 7.0%

경북 95 3.9%

광주 65 2.7%

대구 98 4.0%

대전 89 3.7%

부산 104 4.3%

서울 288 11.9%

세종 2 0.1%

울산 187 7.7%

인천 228 9.4%

전남 10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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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

박근혜 퇴진 운동 적극 참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 10월 말부터 전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정국 당시 청소년의 참
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참여 유형을 제시하고 참여 여부를 물었다. 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것은 응답자의 44.6%로, 절반 이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28.0%는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고, 20.7%는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치적 입장을 밝
히는 선언에 서명한 경우는 36.3%에 달했다. 응답자 중에는 관련 모임에 참여했다는 비율이 3.8%, 
언론에 글을 쓰거나 인터뷰를 한 비율이 2.4%로 더 적극적인 참여자도 적지만 존재했다. 기타 응답
으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렸다”, “친구들과 토론했다”, “집에서 소등 시위에 참여
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모았다”, “SNS로 글을 공유했다” 등이 있었다.
  전 국민의 1/3 정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 참여 경험이 있다는 과거 조사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들도 이에 못지 않게 집회에 참여했으며 집회 참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
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했음을 보여 준다.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제한
당하고 경제적 제약이 크며 사회적 여건도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의미 있는 참여 
수치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활발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기
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 주제들에 대해 정보를 알고 교사나 친
구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학교생활 외에 정치적 현안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
서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북 191 7.9%

제주 59 2.4%

충남 220 9.1%

충북 96 4.0%

무응답 12 0.5%

집단합계 2420 100%

박근혜�전�대통령�퇴진운동�당시�무엇을�하셨나요?� (복수�응답)
※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수는 2287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했다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벽보를 

붙였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썼다

선언, 

서명에 

참여했다

언론에 글을 

쓰거나 

인터뷰를 했다

기타

빈도 1020 640 87 45 474 830 56 50
응답자 중 

백분율
44.6% 28.0% 3.8% 2.0% 20.7% 36.3% 2.4% 2.2%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주제들에�대해�정보를�알고

교사나�친구들과�함께�토론할�기회가�있었나요?

:�정치적·사회적�사건이나�주요�현안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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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 학교에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관한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주 있다’
는 응답은 7.4%밖에 안 되었다.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것과 합쳐도 총 34.4%만이 ‘있다’고 응답했
다.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도 30.7%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청소년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
여한 경험이 있는 점과 비교해볼 때 청소년의 실제 정치 의식과 학교 현장의 실태는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격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 사안 중에서도 교육 정책은 학생이 당사자이고 학교가 큰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지 따로 물었다. 조사 결과로는 교육 정책에 관한 토론
은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론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고 오히려 근소하게 적게 나타났다. 
6.7%만이 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자주 있다’고 답했고,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것과 합산해
도 31.4%만이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답했다.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내에서 토론할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정치적 현안이나 교
육 정책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았다.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자주 또는 가끔 학교생활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도 19.4%에 이르고, 응답자 중 
대략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사자임에도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칙 및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
안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대통령 탄핵 등
의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나섰지만, 정작 학교 안에서는 토론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빈도 177 646 833 733 2390
백분율 7.4% 27.0% 34.9% 30.7% 1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주제들에�대해�정보를�알고

교사나�친구들과�함께�토론할�기회가�있었나요?

:�교육�정책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60 590 872 765 2388
백분율 6.7% 24.7% 36.5% 32% 1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주제들에�대해�정보를�알고

교사나�친구들과�함께�토론할�기회가�있었나요?

:�학생생활규정�등�학교생활에�관한�문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335 895 694 464 2388
백분율 14% 37.5% 29.1% 1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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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 등 여전히 높게 나타나

  대표적 학생인권 침해 문제들에 관해서 조사 참여 응답자들에게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
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라고 질문하였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한 경우는 ‘자주 있다’가 10.7%, ‘가끔 있다’가 
25%(합 35.7%)로 나타났다. 체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38.9%에 불과해, 교육 현장에 체벌이 근
절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체벌 금지가 법제화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소년 3
명 중 1명 이상이 학내 체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조사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체벌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1년 내 체벌
에 노출된 청소년이 31.1%였으나, 사립학교인 경우 46.1%에 달하였다. 공사립 모두 대책을 마련해
야 하며 특히 사립학교 내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일반고교생은 35.3%가 1년 내 체벌에 노출되었고, 특성화고교생은 23.1%가 노출되었지만, 중학생
의 경우 무려 40.5%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보다 억압적이
고 반인권적인 학교의 규율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중학생들에게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다수 동원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이 더 나이가 적기 때문에 더 함부로 대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교사에�의한�체벌�(손발이나�도구로�때리기�또는�앉았다�일어서기,�

오리걸음,�엎드려뻗쳐,�손들고�서있기�등�신체적�고통을�가하는�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55 598 609 930 2392

백분율 10.7% 25% 25.5% 38.9% 1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교사에�의한�체벌�(학교�종류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국공립
빈도 151 369 441 710 1671

백분율 9.0% 22.1% 26.4% 42.5% 100.0%

사립
빈도 97 214 160 204 675

백분율 14.4% 31.7% 23.7% 30.2%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5 9 1 8 23

백분율 21.7% 39.1% 4.3% 34.8% 100.0%
253 592 602 922 2369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교사에�의한�체벌�(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빈도 127 268 240 341 976

백분율 13.0% 27.5% 24.6% 34.9% 100.0%

일반고
빈도 89 259 269 369 986

백분율 9.0% 26.3% 27.3% 37.4% 100.0%

특성화고
빈도 33 58 95 209 395

백분율 8.4% 14.7% 24.1% 52.9%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6 9 1 8 24

백분율 25.0% 37.5% 4.2% 3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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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욕설 등 폭언을 경험한 경우는 ‘자주 있다’가 10.2%, ‘가끔 있
다’가 30.4%(합 40.6%)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는 응답은 30.2%에 불과하여, 응답자 중 약 70%가 
학내에서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체벌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역시 사립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에서는 38.7%가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최근 1년 내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립학
교의 경우 48.8%로 국공립학교에 비해 약 10%p 높게 나타났다.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교사에�의한�욕설�또는�모욕적인�말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44 725 696 722 2387
백분율 10.2% 30.4% 29.2% 30.2% 1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교사에�의한�욕설�또는�모욕적인�말�(학교�종류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국공립
빈도 148 465 499 555 1667

백분율 8.9% 27.9% 29.9% 33.3% 100.0%

사립
빈도 83 246 188 157 674

백분율 12.3% 36.5% 27.9% 23.3%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1 6 2 4 23

백분율 47.8% 26.1% 8.7% 17.4% 10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교사에�의한�욕설�또는�모욕적인�말�(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빈도 89 286 290 306 971

백분율 9.2% 29.5% 29.9% 31.5% 100.0%

일반고
빈도 115 334 286 250 985

백분율 11.7% 33.9% 29.0% 25.4% 100.0%

특성화고
빈도 27 94 115 160 396

백분율 6.8% 23.7% 29.0% 40.4%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2 7 2 3 24

백분율 50.0% 29.2% 8.3% 12.5% 10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교사에�의한�욕설�또는�모욕적인�말�(성별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남성
빈도 77 210 262 321 870

백분율 8.9% 24.1% 30.1% 36.9% 100.0%

여성
빈도 152 502 424 392 1470

백분율 10.3% 34.1% 28.8% 26.7% 100.0%

기타
빈도 13 9 6 6 34

백분율 38.2% 26.5% 17.6% 17.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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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의 경우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 중학생 중 38.7%, 
일반고교생 45.6%, 특성화고교생 30.5%로 나타나, 일반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입시경쟁이 심한 환경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은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전혀 없다’는 응
답이 36.9%이나 여학생은 26.7%로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언어폭력에 대한 민
감함의 차이가 있거나, 여학생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더 많은 것을 보
여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와 단속을 자주 경험한 응답자가 48.8%로 절반에 
이른다. ‘가끔 있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71%가 두발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발 및 용의복장에 대한 학내 규제와 단속을 경험하는 비율에서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학
생은 자주 경험하는 경우가 32.7%, 가끔 경험하는 경우가 24.1%였으나, 여학생은 58%가 자주, 
21.4%가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데 비해, 여
학생에 대해서는 화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의에 대한 규정이 세세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으로 추측된다.

  전체 청소년 중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정규교과 외 수업 및 학습 강요를 경험한 경우가 39.5%로 
나타났다(‘자주 있다’ 23.6%, ‘가끔 있다’ 16%).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머리카락,�옷,�화장�등�용의복장에�대한�규제와�단속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169 532 355 339 2396
백분율 48.8% 22.2% 14.8% 14.1% 1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머리카락,�옷,�화장�등�용의복장에�대한�규제와�단속�(성별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남성
빈도 286 211 182 196 875

백분율 32.7% 24.1% 20.8% 22.4% 100.0%

여성
빈도 855 315 165 138 1473

백분율 58.0% 21.4% 11.2% 9.4% 100.0%

기타
빈도 24 3 4 3 34

백분율 70.6% 8.8% 11.8% 8.8% 10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등을�강제로�하게�하는�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563 381 533 910 2387
백분율 23.6% 16% 22.3% 38.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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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교과 외 수업 및 학습 강요 또한 사립학교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자주 있다’ 18.9%, ‘가끔 있다’ 13.4%였으나, 사립학교는 ‘자주 있다’ 34.8%, ‘가끔 있다’ 
21.7%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고교생의 경우 무려 55.8%가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정규교과 외 수업 및 학습 강요를 
자주 또는 가끔 경험했다고 답하여, 중학생 및 특성화고교생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교
육부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 문화가 심한 환경에서 보충수업, 방과
후교실, 자율학습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 중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을 경험한 경우는 58.3%에 
달했다(‘자주 있다’ 46%, ‘가끔 있다’ 12.2%). 실질적으로 수업 진행에 관련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국
가인권위원회도 개선을 권고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6%,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답한 것
을 통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함부로 압수하는 일이 일
어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등을�강제로�하게�하는�것� (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빈도 128 116 243 485 972

백분율 13.2% 11.9% 25.0% 49.9% 100.0%

일반고
빈도 353 197 191 244 985

백분율 35.8% 20.0% 19.4% 24.8% 100.0%

특성화고
빈도 69 60 94 172 395

백분율 17.5% 15.2% 23.8% 43.5%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1 7 1 5 24

백분율 45.8% 29.2% 4.2% 20.8% 10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등을�강제로�하게�하는�것� (학교�종류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국공립
빈도 316 223 392 737 1668

백분율 18.9% 13.4% 23.5% 44.2% 100.0%

사립
빈도 234 146 135 158 673

백분율 34.8% 21.7% 20.1% 23.5%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9 7 1 6 23

백분율 39.1% 30.4% 4.3% 26.1% 10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수업시간�외에도�휴대전화를�금지하거나�휴대전화를�압수하는�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101 293 348 650 2392

백분율 46.0% 12.2% 14.5% 2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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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시 사립학교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자주 있다’는 응답과 ‘가끔 있다’
는 응답을 합한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국공립학교의 경우 54.5%, 사립학교의 경우는 67.3%에 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일은, 특성화고에 비해 일반고에서 많이 일어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 중 59.9%, 특성화고교생 중 39.7%, 일반고교생 중 63.6%가 최근 1
년 내 휴대전화 금지나 압수를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입시 공부에 집중할 것을 요
구하는 일반고의 분위기상 휴대전화 통제 등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한 응답자는 15.4%, 가끔 경험한 응답자는 20.2%로 나
타났다. 학교 안에서 차별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수업시간�외에도�휴대전화를�금지하거나�휴대전화를�압수하는�것�(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빈도 493 91 129 262 975

백분율 50.6% 9.3% 13.2% 26.9% 100.0%

일반고
빈도 472 156 145 214 987

백분율 47.8% 15.8% 14.7% 21.7% 100.0%

특성화고
빈도 115 42 69 169 395

백분율 29.1% 10.6% 17.5% 42.8%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6 1 3 4 24

백분율 66.7% 4.2% 12.5% 16.7% 10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수업시간�외에도�휴대전화를�금지하거나�휴대전화를�압수하는�것�(학교�종류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국공립
빈도 737 175 257 505 1674

백분율 44.0% 10.5% 15.4% 30.2% 100.0%

사립
빈도 342 110 83 137 672

백분율 50.9% 16.4% 12.4% 20.4%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4 1 3 5 23

백분율 60.9% 4.3% 13.0% 21.7% 10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성별,�학업성적,�외모,�가정형편,�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출신국가,

출신지역,�학년(나이)�등에�따른�차별�대우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369 482 599 936 2389
백분율 15.4% 20.2% 25.1% 39.2% 100%

최근�1년간�학교에서�다음과�같은�인권침해를�얼마나�직접�당하거나�목격하셨나요?

:�성별,�학업성적,�외모,�가정형편,�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출신국가,

출신지역,�학년(나이)�등에�따른�차별�대우�(성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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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차별 경험에서는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24.3%가 차별이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은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41.3%에 달했
다. 차별 경험을 한 여학생이 모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내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에 침묵해야 하고, 바꿀 수 없는 현실

  응답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물었다. 다
수의 학생들이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을 비롯해 두발복장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단속과 압수, 정
규교과 외 학습의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여 해결하는 경
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는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다.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
를 놓친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과반 이상의 청소년이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
실이다. ‘교사에게 건의’는 15.6%, ‘부모에게 도움 요청’ 15.8% 등으로 소극적인 대응마저 비교적 
소수의 학생만이 하고 있으며, ‘학생회 등을 통해 건의’ 및 ‘교육청 등 기관에 신고’와 같은 주체적 
대처는 각각 4.4%, 6.2%로 더욱 적게 나타났다. 학생회와 교육청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신뢰가 적거나,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 중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는 응답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거의 무시된다’와 ‘아예 무시된다’를 합하면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당한다는 
응답은 44.9%에 달했다. 학교 안의 민주주의가 열악한 현주소를 보여 주는 수치이며, 학생들이 민
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생활을 개선하거나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
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남성
빈도 88 123 186 470 2

백분율 10.1% 14.2% 21.4% 54.1% 0.2%

여성
빈도 259 349 406 458 0

백분율 17.6% 23.7% 27.6% 31.1% 0.0%

기타
빈도 19 7 6 2 0

백분율 55.9% 20.6% 17.6% 5.9% 0.0%

위와�같은�인권침해가�학교에서�일어났을�때�주로�어떻게�해결하나요?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한다

학급회의, 학생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한다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신고한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거나 

모른 체 한다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를 

놓치곤 했다

총계

빈도 369 374 105 147 1012 354 2361
백분율 15.6% 15.8% 4.4% 6.2% 42.9% 15% 100%

최근�1년간�생활규정,�급식,�학교일정�등�학교생활에서�중요한�문제에�학생들의�의견이�
반영된�적�있나요?

잘 반영된다 조금 반영된다 거의 무시된다 아예 무시된다 총계

빈도 288 1016 767 297 2370

백분율 12.2% 42.9% 32.4% 1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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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청소년에 대한 무시, 폭력 등 많아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겪은 폭행 및 언어폭력 등의 폭력 가해자 유형을 물었을 때, 무응답자
를 제외하고 47.3%(1066명)은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폭행 및 언어폭력의 가해자로는 응답자 중 
33.8%가 ‘교사 및 학교직원’을 꼽아 1위로 나타났다. ‘동급생 및 선후배’이 가해자인 폭력을 경험했
다는 것은 응답자 중 21.1%였다. 폭력이 정도나 유형 등은 알 수 없지만, 학생 간의 폭력 만큼이나 
교직원에 의한 폭력 문제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함을 보여 준다.
  폭력 가해자로 ‘보호자(부모 등)’를 꼽은 것은 응답자 중 13.8%, ‘낯선 사람’인 경우가 12.2%, ‘학
원 강사’인 경우가 8.4%였으며, 심지어 ‘경찰’인 경우도 1.1%로 존재하였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학
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조사 결과이다.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청소년의 삶의 현실과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에 
관련된 인식을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문장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것은 10.7%, ‘조금 
그렇다’고 답한 것은 26.4%로, 3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응답했다.

 최근�1년간�체벌이나�폭행,�욕설이나�모욕적인�말을�한�사람이�있나요?�

(복수�응답)
※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수는 2255명

교사 및

교직원

학원

강사

부모/

보호자

동급생/

선후배
경찰

낯선

사람

전혀

없다

빈도 763 189 311 476 24 276 1066

응답자중 

백분율
33.8% 8.4% 13.8% 21.1% 1.1% 12.2% 47.3%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학교에�있으면�숨이�막힌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252 625 818 670 2365
백분율 10.7% 26.4% 34.6% 28.3% 100%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학교에�있으면�숨이�막힌다�(학교�종류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국공립
빈도 140 424 572 517 1653

백분율 8.5% 25.7% 34.6% 31.3% 100.0%

사립
빈도 81 187 232 146 646

백분율 12.5% 28.9% 35.9% 22.6%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28 7 5 3 43

백분율 65.1% 16.3% 11.6% 7.0% 100.0%



- 16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학교에 다닌다는 응답자는 
34.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응답자는 4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컸다. 남성은 26.7%, 여성은 41.9%, 기타 성별은 86.5%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문장에 대해 긍정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 규칙과 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도 54.1%에 달했다. 학교 생활
규정과 생활지도 등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 결
과이며,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이 역시, 국공립학교에 다닌다는 응답자는 50.1%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고 사립학교에 다닌
다는 응답자는 62.8%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하여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전반적으로 학교 규
칙이나 생활지도가 사립학교는 그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학교�규칙�또는�교사의�생활지도�때문에�스트레스를�받는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578 699 616 469 2362
백분율 24.5% 29.6% 26.1% 19.9% 100%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학교와�교사가�학생을�존중해주면,�학생도�교사를�존중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308 688 236 128 2361
백분율 55.4% 29.1% 10% 5.4% 100%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학교에�있으면�숨이�막힌다�(성별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남성
빈도 61 171 302 334 868

백분율 7.0% 19.7% 34.8% 38.5% 100.0%

여성
빈도 171 435 506 335 1447

백분율 11.8% 30.1% 35.0% 23.2% 100.0%

기타
빈도 20 12 5 0 37

백분율 54.1% 32.4% 13.5% 0.0% 100.0%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학교�규칙�또는�교사의�생활지도�때문에�스트레스를�받는다�(학교�종류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국공립
빈도 360 468 455 370 1653

백분율 21.8% 28.3% 27.5% 22.4% 100.0%

사립
빈도 186 218 148 91 643

백분율 28.9% 33.9% 23.0% 14.2%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28 9 2 4 43

백분율 65.1% 20.9% 4.7% 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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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존중해줄 때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5.4%이고, ‘조금 그렇다’는 응답을 합산하면 84.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교사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일부의 논리와는 다르게, 다수의 청소년들은 교사와 학생 사
이의 존중이 상호적으로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어른에게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61.2%에 달했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하였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위축되어 있고, 참여와 의견 표현에 대해 두려움을 학습하고 있다는 우려가 드
는 조사 결과이다.

  68.1%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무시, 차별, 폭력이 많은 사회’라고 평가하였
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33.1%에 이르러서, 3명 중 1명의 청소년은 한국은 청소년에 대
한 무시, 차별 폭력 등이 많다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현실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는 응답자는 43.9%에 불과해, 2명 중 1
명 이상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문항의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 인권침
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참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 것과도 일치하는 조사 
결과이다.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교사�등�어른에게�의견을�말할�때�혼나거나�불이익을�받을까�걱정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645 797 540 374 2356

백분율 27.4% 33.8% 22.9% 15.9% 100%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한국은�청소년에�대한�무시,�차별,�폭력�등이�많은�사회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783 825 527 227 2362
백분율 33.1% 34.9% 22.3% 9.6% 100%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인권침해�등의�문제가�생겼을�때,�믿고�도움을�요청할�기관이�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338 698 952 372 2360
백분율 14.3% 29.6% 40.3% 1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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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될시 교육 및 청소년 정책의 변화가 예견
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이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는 기존 정당 및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가 담겨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교육 정책이나 청소
년 정책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요구에 대해, 상당수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을 보
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3.3%로 과반수는 
자신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문장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조금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를 합산하면 84.4%에 이른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즉 현재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은,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
고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61.9%의 응답자는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였다. 
90.5%의 청소년이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장에 동의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법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이 크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청소년에게�참정권(투표권�등)이�있다면�교육�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이�많이�바뀔�것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084 815 330 131 2360

백분율 45.9% 34.5% 14% 5.6% 100%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나에게�선거권이�있다면�사회나�정치에�대한�관심이�

지금보다�높아질�것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257 733 260 108 2358
백분율 53.3% 31.1% 11% 4.6% 100%

학교생활이나�청소년인권에�관한�다음�문장에�대해�자신의�생각을�말해주세요.�

:�청소년인권을�보장하기�위한�법과�제도가�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458 674 141 80 2354

백분율 61.9% 28.6% 6% 3.4% 100%



- 19 -

학교 밖에서도 인권을 짓밟히는 청소년의 삶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청소년인턴십 등 임금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
한 것은 395명으로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16.5%였다.

  이들 중 22.0%(87명)는 임금 체불 등 제시한 노동 관련 인권침해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지 않았
다.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은 무려 78.0%(308명)에 이르러, 임금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노동 중 인권침해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50.9%),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몸이 상함’(37.2%), ‘임금체불[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적게 주거나 휴일수당 미지
급]’(35.2%),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31.4%), ‘일방적인 노동시간, 노동조건 변경 통보’(30.4%) 등
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 “차별 대우”, “직장 내 왕따” 등이 있었다. 
청소년 노동의 현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최근�1년간�아르바이트,�현장실습(도제학교�포함),�청소년인턴십�등을�나간�경험이�있나요?

있다 없다 총계

빈도 395 2004 2399

백분율 16.5% 83.5% 100%

노동�경험이�있다면,�일터에서�경험한�것을�모두�골라주세요.

임금체불(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적게 주거나 휴일 수당 미지급)

일터에서의 폭행, 

폭언, 기합(얼차려)
성희롱, 성폭력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몸이 상함

빈도 139 98 99 147

응답자 중 

백분율
35.2% 24.8% 25.1% 37.2%

직장에서의 벌금(지각이나 

실수를 이유로 벌금 요구)

사전예고나 해고수당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

일방적인 노동시간,

노동조건 변경 통보

빈도 85 96 120

응답자 중 

백분율
21.5% 24.3% 30.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

기타

빈도 201 124 82

응답자 중 

백분율
50.9% 31.4% 20.8%

최근�1년간�청소년쉼터나�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등을�이용한�경험이�있나요?

있다 없다 총계

빈도 144 2241 2385

백분율 5.9% 9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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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청소년쉼터나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은 144명으로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6.0%였
다.

  이들 중 31.9%(46명)는 부당한 이용 거부 등 제시한 인권침해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지 않았고 
68.1%(98명)은 예시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우
나, 쉼터 등의 시설에서도 청소년인권침해 문제가 널리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응답자들이 많이 경험한 인권침해로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연락에 대한 규제와 단속’(45.1%), ‘머
리카락, 옷, 화장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42.4%) ‘차별적 발언이나 대우’(43.1%), ‘개인정보 유
출’(34.7%) 등이 많았고 폭행과 폭언 등 폭력(30.6%) 및 성희롱 등 성폭력(30.7%)을 경험한 경우도 
30%가 넘고, 정체성이나 행적 등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31.9%) 및 개인정보 유출(34.7%)
을 경험한 경우도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성적 미달시 압박’, ‘초면에 반말을 
하고 무시’ 등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거리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도 청소년인권 침해를 예방
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위�시설을�이용한�경험이�있다면,�이용과정에서�경험한�것을�모두�골라주세요.

부당한 이용 거부(이용자의 

정체성이나 행적을 이유로 한 경우 등)

시설에서의 폭행, 

폭언, 기합(얼차려)

성희롱, 

성폭력

머리카락, 옷, 화장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

빈도 46 44 44 61

응답자 중 

백분율
31.9% 30.6% 30.6% 42.4%

휴대전화 이용이나 연락에 대한 

규제와 단속

차별적 발언이나 

대우

개인정보 

유출
기타

빈도 65 62 50 45

응답자 중 

백분율
45.1% 43.1% 34.7%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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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

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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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

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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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

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

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

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쉴 권리, 사

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

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

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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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ㆍ청

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

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

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

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

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

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

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17.10.20 현재 300개 단체. 굵은 표시한 곳은 연대체) 

강원학교인권교육연구회/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전구교수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

합 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경북교육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 경북도당, 녹색당 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 경북도당, 전농경

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 대경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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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

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

지부, 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

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

부)/ 민주청소년연대/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단법인 두루/ 사)들꽃청소년세

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

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

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서울지

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

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청소년 

첫걸음/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강원지

부/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북교육

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전

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

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

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

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

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

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

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

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

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

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교육학

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페미니즘모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

연구회, 공공운수노조 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 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삼표지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동삼지부,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 속초

고성양양지역지부,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

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인제군 설악산배움터, 전교조 강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홍천지회,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

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청소년의 행동하는 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 위

한 강원학부모회, 홍천골프장 대책위, 홍천군 농민회, 홍천군 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 여성농민회)/ 촛불청소년인권법부산제정연대(꽃

길메이커, 나래(온새미학교, 우다다학교, 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 

부산시당, 녹색당 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

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교육을위한학

부모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 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촛불청

소년인권법제주제정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

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

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

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

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교육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
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
공노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인권행

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 양심/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

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